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 훼손한 김문수는 사퇴하라!

대한민국 역사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인사 참사 중 최악의 참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

느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나라를 뺐겼다 해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것

을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민국(民國)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곧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

신이다.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

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헌법에 기록하고 계승했다. 불법적 지배의 수단이

었던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화 했다. 대법원도 일본의 불법지배를 분명히 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독립정

신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려 한다.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헌법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일기본관계조약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김문수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사회와 헌정체제를 만

들어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으며,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을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다. 

여기에 보수나 진보, 여와 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

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으로 선조들의 유구한 독립정신을 훼손

시킨 김문수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

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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